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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변․참여연대, 삼성그룹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발

날 짜 2008. 2. 15. (총 2 쪽)

보 도 자 료

민변․참여연대, 삼성그룹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 받아

오늘(15일) 2시 서울중앙지검 방문하여 증거인멸 혐의 고발사건 조속한 처리 요구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회장: 백승헌),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를 방문하여(담당: 김형준 검사) 삼성그룹의 조

직적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23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고

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삼성 그룹 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및 ‘삼

성특검’ 수사와 관련한 삼성그룹의 대주주․임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직적

으로 인멸, 은닉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들은 ‘공무원에게 받은 명

함은 즉시 폐기할 것’, ‘이건희, 이재용 등 이름이 들어간 문건들은 모두 없앨 것‘, ’

보유 중인 모든 문서를 넷디스크로 옮기고 개인용 PC 자료를 모두 삭제할 것‘ 등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실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인해 삼성 

그룹 직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어서 못할 지경‘이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

라고 한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3일에 서울중앙지검

에 증거인멸죄 또는 증거인멸 교사혐의로 고발하였다.

3. 삼성 그룹 측은 위와 같은 증거인멸은 물론 소환 통보를 받은 임원들이 한꺼번에 복

통을 핑계로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으로 삼성특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해 왔다. 본인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본인의 계좌라고 거짓 증언을 하는 등의 행

위로 삼성특검 수사를 방해하여 삼성특검법 위반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고발되기



도 하였다. 실제로 삼성특검 팀은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한 임직원 

2명을 입건하기도 하였다.

4. 오늘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민변의 조영선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이상민 간사는 삼성

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삼성 불법행위를 밝혀내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 착수를 요구 하였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